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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법적 과제

-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허 성 욱

논문 요지

여러 건의 개인정보유출사고를 거치면서 인터넷 상의 개인정보보호 문제가 사회적으로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고, 실제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를 청구하는 형식으로 이루어

지는데,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 어느 범위까지 개인정보의 유출을 인정할 것인지, 현실적이고 경제적인 손해가 

입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를 놓고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이처럼 쉽게 정답을 찾기 어려운 사건에 있어서 법관들이 어떻게 ‘법’을 발견할 것인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이 

이 논문의 주제이다.

이 논문에서는 대표적인 법발견 방법론인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지 방법론

에 관해서 살펴보고 이를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적용해보는 시도를 하였으며, 그 과정을 통해서 법실용주의가 현재

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다루는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방법론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과정을 논증하였다.

또한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을 통한 개인정보보호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인정보유출의 범

위에 관한 기준을 명확하게 할 것과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액수를 차등화할 것, 그리고 규제행

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검색용주제어:개인정보, 유출, 위자료,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 규제행정법.

* 논문접수: 2009. 1. 29. * 심사완료: 2009. 3. 3. * 게재확정: 2009. 3. 26.

Ⅰ.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06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로 근무하면서 이른바 ‘리니지 II 개인정보유출사건’

의 제1심 재판1)을 담당하였다.

위 사건에서 법원은 게임사용자의 ID와 비밀번호도 이용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게임사

업자의 과실에 의해 그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면 그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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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사업자는 피해자들에게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고 판단하였고, 1인당 위자료 액수를 50만원으로 산정하여 그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한 

바 있다.

위 판결 당시에는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청구소송에 관한 전례가 없는 상태였고, 과연 

인터넷 상에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건을 보는 관점에 따라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도 있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위 

사건에서 사건의 결론은 결국 당해 사건을 보는 법관의 정책적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

이었다.

위 사건 당시 법원은 당시의 우리나라의 상황은 급속한 인터넷 산업의 발전에 비해 인터넷상

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은 많이 뒤쳐져있고, 노출되는 경우 피해자인 

개인에게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들이 너무 함부로 취급되고 있다고 판단하였고, 

인터넷 업계로 하여금 관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관한 인식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다.

그러한 결론에 따라 법원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로 하여금 원고들

에게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하였다.

위 판결은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도 위자료 액수가 1인당 10만 원으로 감액되는 이외에는 기

본적인 판단부분은 그대로 유지되었고, 이 후 여러 건 선고되었던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판단의 

준거기준으로서 역할을 하였다.

필자는 위 판결을 하는 과정에서 고민했던 내용과 법적 쟁점에 관해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 리니지 II 게임 아이디․비밀번호 노출사건

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XXX (2008), 753-802]라는 논문[이하 ‘선행논문’이라고 한

다]을 발표한 바 있고, 그 논문에서 판사에 의한 정책판단의 문제에 관해 문제제기 차원의 간

략한 언급을 한 바 있다.

필자는 위 선행논문에서 판사의 정책판단의 문제는 결국 사법기능의 본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관한 큰 주제로서 그에 관한 이해를 얻기 위해서는 헌법, 행정법, 법철학 등의 법이론 

일반, 나아가서 정치학, 경제학 등 사회과학 전반에 관한 논의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지적한 바 

있고, 그에 관한 연구를 후속 연구과제로 남기고 논의를 정리한 바 있다.2)

이 논문은 위 선행논문에서 예고하였던 후속 연구논문에 해당한다. 

이 논문에서는 선행논문에서 제기되었던 판사의 정책판단의 문제를 판사에 의한 법발견 방법

2) 허성욱,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문제에 관한 일고 - 리니지 II 게임 아이디․비

밀번호 노출사건을 중심으로 -, 민사판례연구 XXX (2008), 796-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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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의 관점에서 좀 더 심도 있게 검토하고 이를 통해서 최근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의 바람직한 처

리에 관한 시사점을 모색해보기로 한다.

쉽게 정답을 찾을 수 없는 어려운 사건(Hard Cases)에서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에 관해서 

많은 논쟁이 진행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그 부분이 학문으로서의 법학의 가장 본질적인 부분

이라고 할 수 있겠다.3)

이 글에서는 여러 가지 법발견 방법론들 중에서 대표적인 세 가지 방법론을 검토하기로 한다.

관행주의(Conventionalism), 법실용주의(Legal Pragmatism), 그리고 Integrity로

서의 법(Law as Integrity)이 그것이다. 

위 각 법발견 방법론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그 중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 방법론을 선택하고, 

그 방법론에 따르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인지에 관한 실험적 

고찰을 해보기로 한다.

Ⅱ. 리니지 Ⅱ판결의 개요

리니지 II 판결의 내용에 관해서는 선행논문에서 자세하게 소개한 바 있지만, 이해의 편의를 

위해 그 개요를 여기서 다시 간단히 정리해두기로 한다. 

1. 사실관계

  (1)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한국에서 on-line 게임사업을 

운영하는 회사이고, 원고 정○○ 외 5인(이하 ‘이 사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피고 회

사가 제공하는 MMORPG(Massively Multiplayer Online Role Playing 

Game)인 리니지 II 게임의 이용자들이다.

  (2) 2005. 5. 11. 피고 회사의 직원이 게임 서버 및 네트워크 정기점검 작업을 하는 과정

에서 이용자들의 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이용자들이 사용하는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3) 판사에 의한 법발견 방법론은 법철학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주제이고 그에 관해서는 너무나 많은 선행연구

가 진행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 그러한 법철학적 논의를 모두 다루는 것은 지면의 제약은 물론이거니와 필자의 

연구경험의 일천함으로 인해 불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개인정보유출소송의 바람직한 해결이라는 

관점에서 필요한 범위 내에서 법발견 방법론으로서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 이렇게 세 가

지 법발견 방법론의 기본적인 내용을 살피는 것으로 그 논의의 대상을 한정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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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로그파일에 기록되도록 하는 실수를 하였고, 피고 회사는 2005. 5. 16. 12:00경

에서야 그와 같은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인식하고 더 이상 이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가 기록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3) 피고 회사 직원의 위와 같은 실수로 인하여 2005. 5. 11. 10:00경부터 2005. 5. 

16. 12:00경 사이에 리니지 II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들의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암호

화처리되지 않은 채 이용자들이 사용한 컴퓨터의 하드디스크 로그파일에 기록되었는데, 

위 기간 동안 리니지 II 게임에 접속한 이용자는 약 50만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4) 이 사건 재판당시까지 아이디와 패스워드의 노출로 인해 원고들에게 현실적으로 발생한 경

제적 손해는 확인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구하고 있다.

2. 쟁점

이 사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점이 쟁점이 되었다.

  (1)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로그파일에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된 것을 개인정보의 

유출이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2) 개인정보의 유출이 있었다고 보는 경우 개인정보의 유출만으로 원고들에게 위자료청구

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3) 위자료청구권이 인정되는 경우 그 액수는 얼마로 하는 것이 적정한지 여부.

3.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28. 선고 2005가단240057 판결

필자가 담당했던 위 사건에서 법원은 이용자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도 on-line 게임상에서 이

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그 개인정보가 이용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암호화되지 않은 로그파일의 형태로 기록되어서 그 컴퓨터를 이용하는 다른 사람들이 그 정보

에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면 이는 개인정보의 ‘유출’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들 5인 중 3명은 PC방에서 리니지 II 게임에 접속하였고, 2명은 개인용 컴퓨터

를 이용하여 위 게임에 접속하였으나, 개인정보의 누출이란 점에서는 해킹 등 발달된 인터넷 

기술에 비추어서 양자를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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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법원은 그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해 원고들은 헌법상의 프라이버시권 또는 그 한 내

용으로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의 침해를 당하였고 그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는 것

이 상당하며, 그로 인한 위자료액수는 1인당 50만원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2) 제2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1. 26. 선고 2006나12182 판결

항소심 법원은 원고들 중에서 PC방과 같이 일반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아닌 개인

용 컴퓨터를 이용해서 게임에 접속했던 원고 2인에 대해서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원고들의 개

인정보 관리․통제권의 범위를 벗어나서 제3자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 원고들의 개인정보는 누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고, 개인정보의 누출이 인정된 

나머지 3인의 원고에 대해서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를 10만원으로 감액한 이외에 나머지 판단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제1심 법원의 판단과 흐름을 같이 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2008. 8. 21. 선고 2007다17888 판결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리니지 II 게임에 접속함으로써 항소심에서 개인정보의 누출이 인

정되지 않았던 2인의 원고가 제기했던 상고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기록된 로그파일은 원고들이 집에서 사용하는 개인용 컴퓨터에 생성․저장되었을 뿐이라는 것이

고, 이에 따르면 원고들의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다른 사람에게 실제로 유출되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로그파일의 저장기간 및 유출가능성 등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할 만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고 보기 어렵

다고 할 것”이라고 판단하면서 항소심의 판단을 인정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Ⅲ.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

개인정보유출사고와 그로 인한 피해는 최근 들어 계속 늘어나고 있고, 그 피해의 전보를 구

하는 소송의 사례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4)

4) 언론에 보도된 개인정보유출사건으로는 KT, 하나로텔레콤, 옥션, 다음 한메일, 네이버 이메일, LG텔레콤, 

GS칼텍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등이 있다. 한편, 한국 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비교적 최근인 2008

년 12월 5일 '옥션'과 'SK브로드밴드(옛 하나로텔레콤)'가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이용해 고객에게 정신적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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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절에서는 주요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사건경과와 법원의 판단5)에 관해 살펴보기로 한다.

1. 엔씨소프트 리니지 게임 명의도용에 의한 온라인회원가입 사건

이 사건은 2001년경부터 2006. 3.경까지 사이에 자신도 모르게 타인에 의하여 성명과 주

민등록번호가 도용되어서 피고 주식회사 엔씨소프트가 개발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던 '다중

접속 온라인 롤플레잉게임'인 리니지Ⅰ 및 리니지Ⅱ 게임 회원가입이 된 피해자들이 원고가 되

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서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원고들의 명의를 불법으로 도용

한 제3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방조자로서 책임을 진다고 주장하였으나, 제1심 법원은 “피고 회

사에게 이 사건과 같은 대규모의 명의도용 사태를 미리 방지하기 위하여 자신이 영업으로 하는 

이 사건 게임 서비스의 온라인 회원가입절차에서 기존의 실명확인제를 대체하거나 이를 보완하

는 별도의 본인확인의무를 법적으로 부담지울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하여 원고

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6)

위 판결에 대해 원고들이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기각7)되었고, 이 사건은 2009년 

1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8)이다. 

2. 국민은행 고객정보유출 사건

(1) 사실관계

  가. 피고 은행은 피고와 사이에 인터넷 주택복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뱅킹, 신

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 주택복권통장을 개설한 고객들을 상대로 위 복권통장에 일

해를 입혔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당사자들이 위 결정에 불복하고 있어서 위 

사건들도 소송화되고 있다.

5) 주로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이다. 개인정보유출에 관한 형사상 책임을 명한 판결로는 대구지

방법원 2007. 9. 5. 2007고합333 판결이 있다. 이 판결에서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의 제 62조 제2호, 제24조 제2항의 개인정보누설 등과 관련한 책임 위반을 들어 고객정보센터의 전화상담업

무를 용역받은 회사의 전화상담직원으로 근무하던 자가 대가를 지급받고 고객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등을 무

단으로 제3자에게 제공한 것에 대해 징역 4월의 형을 선고한 바 있다. 최근에는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관련하여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정보관리업무등의 위탁을 받고 있던 지에스넥스테이션 주식회사의 직

원이 판매의 목적으로 고객정보를 유출한 사건에서 당해 직원과 공범들에게 징역 1년 6월 등의 형이 선고된 

바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고단5877 판결]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5. 31. 선고 2006가합22338 판결.

7) 서울고등법원 2008. 8. 29. 선고 2007나65238 판결.

8) 대법원 2008다75676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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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금액 이상이 예치되어 있을 경우 복권을 구입하고 복권통장으로 당첨금을 지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복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

하여 온라인상에 인터넷 주택복권통장을 개설한 회원들이다.

  나. 피고의 담당직원이 2006. 3. 15.경 이 사건 복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가입 회원 

중 최근 3개월간 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아니한 32277명의 회원들에게 이 사건 서비스

에 관한 안내 이메일을 발송하는 과정에서, 원고들을 포함한 위 32277명의 회원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최근 접속일자가 수록된 텍스트 파일을 이메일 첨부

파일란에 첨부하여 발송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발생 후 이메일을 

회수하고, 이미 이 사건 이메일을 열람한 고객들에게는 이를 삭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

으며, 피고의 웹사이트 내에 고객정보유출 피해접수센터를 개설하여 고객정보 유출여부 

조회 및 피해접수 창구를 마련하는 한편, 이 사건 파일 명단 상의 위 32277명의 회원

들에게 정보도용 차단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2)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2. 8. 선고 2006가합33062 판결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맟 정보보

호 등에 관한 법률'의 '개인정보'에 해당하고, 피고가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할 

관리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는 그러한 개인정보의 유출로 인한 원고들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위자료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판단하였다.

위자료 액수에 관하여 법원은 피고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의 정보가 노

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1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성명과 이메일 주소의 정보만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7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2) 제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7. 11. 27. 선고 2007나33059 판결

위 사건의 항소심에서 법원은 제1심의 판단을 기본적 그대로 인정하되, 위자료 액수를 증액

하여 피고로 하여금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의 정보가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2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성명과 이메일 주소의 정보만 노출된 피해자들에 대해서는 

각 100,000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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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엘지전자 입사지원사이트 정보유출 사건

(1) 사실관계

  1) 피고 회사는 2006. 9. 3.경 2006년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공고를 하고, 2006. 9. 4.

부터 2006. 9. 19.까지 피고의 홈페이지 중 인재채용란을 통하여 인터넷으로 신입사원

지원을 받았는데, 원고들을 포함한 입사지원자들은 이 사건 채용사이트에서 입사지원서

를 작성하였다.

  2) 피고는 2006. 9. 26경 2만 2천여 명의 입사지원자들 중 1천 명의 서류 전형 합격자를 

발표하였는데, 입사지원자 중의 한 명인 A는 위 서류전형에서 불합격통지를 받자 2006. 

9. 26. 22:30경 포털사이트 다음의 취업관련 정보공유 까페에 'LG전자의 모든 지원서

는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제목 하에 링크파일을 첨부하였다.

  3) 2006. 9. 26. 23:25경까지 위 글의 조회수는 3,056회에 달하였는바, 위 링크파일을 

실행하면 성명,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의 입력이 없어도 입사지원자들

의 사진이 50매 나타나고, 위 사진을 개별적으로 클릭하면 도움말(지원서를 작성하기 위

한 도움말), 기본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병역사항, 희망근무지․
직무), 상세인적사항(학력사항, 대학교 및 대학원의 경우 학점 포함, 어학성적), 자기소

개(자신이 가진 열정에 대하여, 본인이 이룬 가장 큰 성취에 대하여, 본인의 가장 큰 실

패 경험에 대하여, 본인의 역량에 관하여, 본인의 성격에 관하여, 본인의 10년 후 계획

에 대하여), 경력/인턴(경력회사, 경력상세기술서, 최종연봉․희망연봉, 인턴경험), 연구

실적(석사학위 이상만 기재, 수행프로젝트, 세부전공, 입사후 희망 연구분야)의 하부메

뉴가 있는 페이지가 나타난다.

  4) 피고는 2006. 9. 27. 00:08경 입사지원자들의 등록정보 열람이 불가능하도록 이 사건 

채용사이트 서버의 접속을 차단하였고, 같은 날 19:40경 피고의 홈페이지에 공식 사과

문을 게재하였다.

  5) 전산자료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 위 링크파일을 실행하여 비정상적 방법으로 입사지원자

들의 등록정보를 열람한 IP 주소는 671개이고, 3천여 명의 입사지원서가 열람당하였다.

(3) 법원의 판단

1) 제1심 법원의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3. 선고 2006가합87762 판결

제1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사지원을 위하여 등록한 정보를 스스로 유출하지 않아야 할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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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라, 제3자에 의한 침해나 유출에 대비하여 충분한 보안조치를 다함으로써 이를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함으로써 원고들의 등록 정보가 열람되도록 함으로써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원고들은 이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사지원을 위하여 등록한 정보가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

행위책임으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자료의 액수는 컴퓨터 기술과 인터넷이 고도로 발달한 현대 정보사회에 있어 개인 정보의 

유출이 가져올 수 있는 피해가 심각하다는 점과 정보의 성격을 고려하며, 사후 조치가 이뤄지

고, 추가로 외부에 확산되거나 불법적인 용도에 사용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

여 70만원으로 정한다.

등록정보를 열람당한 원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에 대해서는, 나머지 원고들의 

등록정보가 열람이 가능한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단순히 불특정 다수인이 위 링

크파일을 실행하여 나머지 원고들의 등록정보도 열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금전으로 위자하여야 할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2) 제2심 법원의 판단: 서울고등법원 2008. 11. 25. 선고 2008나25888 판결

제2심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피고는 정보주체인 입사지원자들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목적에 반하여 유출되거나 훼

손되지 않도록 당시의 기술수준에 부합하는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할 것

이며, 성명․주민등록번호만이 아니라 화상정보의 경우에도 개인의 식별을 가능하게 하는 정보

로서 위 정보 등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훼손을 방지하는 데에 필요한 안전성 확보 조치

를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피고는 당시의 기술수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가 그 신입사원의 채용을 위한 목적으로 보

관중인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등 방지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주의의무를 위

반하였다고 할 것이고, 피고의 위와 같은 과실과 이 사건 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다.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자신들이 입사지원의 목적으로 제공한 개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들에 의하여 열람당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쉽게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불법행위책임으로서 위 원고들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

자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피고의 책임을 통상적인 개인정보침해사건에 비하여 무겁게 볼 사유와 피고의 책임을 가볍게 

하는 사유의 제반사정을 모두 고려하면, 피고가 위 원고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는 

각 3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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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

기존의 다른 대부분의 개인정보유출 사건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의 실수 

등에 의해 개인정보유출사고가 일어났음에 비해, 이 사건은 개인정보를 관리하고 있던 회사의 

직원이 외부인과 공모하여 개인정보를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에 활용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

정보를 유출하였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 있다.

(1) 사실관계

  1) GS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정보관리, 고객센터운영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지에스넥

스테이션 주식회사의 직원 A는 위 회사의 시스템 및 네트워크 관리업무를 담당하면서 

GS칼텍스 주식회사의 보너스카드 고객정보가 저장되어 있던 CSC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2) A는 공범들과 공모하여 자신의 데이터베이스 접근권한을 이용하여 GS칼텍스 보너스카

드의 고객정보를 빼내 이를 시중에 판매하거나 집단소송을 의뢰받을 변호사에게 판매하

는 등의 방법으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2008. 7. 8.부터 2008. 7. 20.사이에 지에

스넥스테이션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GS칼텍스 보너스카드 회원 11,517,125명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등의 개인정보를 별도의 CD와 DVD등에 저장하

는 방법으로 유출하였다.

  3) A등은 위와 같이 빼낸 개인정보를 집단소송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유출사실이 

언론에 보도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개인정보가 저장된 CD와 DVD를 언론사 기자에

게 제공하였다가 체포되었고, 위 CD와 DVD등은 압수되었다.

  4)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등에 대해 법원은 

2008. 1. 20. 징역 1년 6월 등의 실형을 선고하였다.9)  

(2) 사건진행경과

  1) 정보유출의 피고인들에 대한 형사사건에서 피고인들에 대하여 실형이 선고되었음은 앞에

서 본 바와 같다.

  2) 한편, 2008. 11. 11.경까지 4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이 GS칼텍스 주식

회사를 상대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고단5877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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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

1. 서설

정답을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어려운 사건들(Hard Cases)에서 법관이 어떻게 정의로운 법

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의 문제는 법철학 나아가서 법학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 중의 하나라

고 할 수 있다.

그에 관한 논의를 여기에서 다 다루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라고 판단되므로, 이 논문에서

는 법관의 법발견방법론에 관한 주요한 세 가지 사고의 흐름인 관행주의(Conventionalism), 

법실용주의(Legal Pragmatism), Integrity로서의 법(Law as Integrity)10)을 살펴보

고 그 각각의 방법론을 따르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해결방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생각해

보기로 한다.

2. 관행주의(Conventionalism)

관행주의는 어떤 사건에서 원고가 권리를 갖는지 여부는 그 사회에 형성되어 있는 사회적 관

행(social convention)의 내용에 따라 정해진다고 본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관행’은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권리의 존부에 관한 관행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그 권리의 존부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관행도 포함하는 개념이다.

권리의 존부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관행에는 그 사회에서 입법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그 입법권은 어떤 방식으로 행사되는지, 입법의 결과에 존재하는 문언의 모호함은 어

떤 방식으로 해석되고 해결되는지에 관한 관행 등이 포함된다.

대부분의 Hard Case에서는 권리의 존부에 관한 직접적인 관행을 찾기 어려운 것이 보통이

다. 이런 경우 주로 문제되는 관행은 권리의 존부판단이 이루어지는 절차에 관한 관행이 된다. 

이러한 절차적인 관행에 따른 법발견 노력 끝에 원고에게 권리가 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그는 

법적인 권리를 갖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11)

관행주의에 따르면 사람은 어떤 형태와 내용의 권리이건 간에 과거의 정치적 결정에 의해 도

10) 이 분류는 법의 개념 혹은 법발견 방법론에 관해 Dworkin이 취하고 있는 분류이다. Donald Dworkin, 

Law's Empir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6), 94-96 참조.

11) Id.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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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관행으로 인정된 내용의 권리를 갖는 것이므로, 관행주의는 법적인 권리에 관한 비회의

주의적인 이론(nonskeptical theory)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12), 이 점에서 뒤에서 보는 

Integrity로서의 법이론과 유사한 점이 있는 반면, 법실용주의와는 구별된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관행주의가 어떤 상황에서도 집행할 수 있는 ‘법’이 있어야 한다는 凡夫들 사이의 

일반적인 믿음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관행주의에 따르면, ‘법’은 결코 완벽하거나 완전하지 않다.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 끊임없이 

새로운 법적 이슈들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 새로운 이슈들에 대해서는 법발견 방법론에 관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의 법발견 방법론에 관해 관행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판사들은 그와 같은 새로운 사건들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해서 정의로운 법을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그러나 관행주의에서 법적인 권리는 오직 과거의 집합적 결정들에 의해 형성

된 관행에 의해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러한 새로운 사건들에서는 어느 당사자도 관행에 따

른 법적인 권리는 갖지 못한 상태가 된다. 따라서 관행이 없는 새로운 사건에서의 판사들의 판

단은 재량적인 판단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들은 관행으로서 과거의 결정들과

의 일관성이 아닌 다른 요소들 중에서 자신의 판단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지 않으

면 안 된다.”13)

물론 새로운 사건들에서의 판사들의 새로운 판단들은 그 후의 비슷한 사건들에 있어서 새로

운 관행으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Hart의 관점에 따른 법실증주의도 그가 주장한 승인률(rule of recognition)이 그 실질

적인 내용이 무엇인가에 관계없이 그 사회 구성원 전부 혹은 대부분, 아니면 적어도 대부분의 

판사들과 법률가들에 의해 받아들여진 규칙이라는 점14)에서 관행주의의 한 부류로 분류될 수 

있다.

Hart가 설명한 승인률의 ‘승인’의 의미에 관한 논쟁은 20세기 후반의 법철학 논쟁 중의 가

장 중요한 논쟁 중의 하나로 진행되었고, 그것이 법의 발견과정에 관한 공동체 구성원의 인식

의 관행적 패턴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Hart의 설명은 많은 법학자들의 지지를 얻게 되었다.15)

12) Id. 152.

13) Id. 115.

14) H.L.A. Hart, The Concept of Law, Oxford University Press (1961), 97-107.

15) Dworkin, supra,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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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t와 같은 법실증주의자들에게 있어서 ‘법’이란, 그럴 수 있는 정당한 권위(authority)

를 부여받은 기관(일반적으로 입법부)에 의해 법으로서 공포된 것을 의미한다.

문제는 그렇게 법으로서 공포된 문서의 문언적 의미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그 문언의 해석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한 경우 법관은 어떤 방식으로든 그 문언을 해석하고 

법적인 권리의 존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야 한다. 법관은 사건에 적용될 법률의 문언의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당사자들을 빈손으로 집으로 돌려보낼 수 없는 법이다.

Hart는 이러한 상황에서 판사들은 법문언의 해석이라는 작업을 통해 스스로 입법(legislation)

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 관한 법실증주의의 설명은 법실용주의의 그것과 상당히 닮아있다고 생

각한다.

Posner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법부에 의한 입법(judicial legislating)

은 분명히 실용주의-형식주의 스펙트럼 상에서 실용주의의 끝에 아주 가깝게 위치하고 있

다.16)  

그러나 Hart가 설명하고 있는 법실증주의에서 인정하고 있는 사법부에 의한 입법은 법관의 

실용주의적인 재량판단(pragmatic legislative discretion)을 법의 공백(gap)을 메우는 

범위에서만 인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실용주의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Posner는 법실증주의의 이러한 입장을 John Dewey의 표현을 빌려서 다음과 같이 비판

적 입장에서 설명하고 있다.

“Hart의 철학을 따르는 판사들은 법문언의 공백과 모호함에 직면하기 전까지는 과거의 선례

에 의해 형성된 관행에 충실한 판단을 내려오다가, 법문언의 공백에 직면하는 순간 선례보다는 

사건의 결과를 중시하는 실용주의적인 논리판단회로로 전환해서 판단을 내리게 된다.”17)

3. 법실용주의(Legal Pragmatism)

Posner는 일관되게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발견방법론을 주장하고 있는 학자 중의 한 사람이다. 

그는 법실용주의가 미국 사법부가 hard case에서 취하고 있는 가장 보편적인 입장으로서, 

보다 나은 사법판단을 위한 최선의 guide로서 역할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바람직한 사법부의 

역할에 관한 최선의 실증적, 규범적 이론이라고 주장한다.18)

16) Richard A. Posner, Law, Pragmatism, and Democracy, Harvard University Press (2003), 

81.

17) Posner, supra, 81.



저스티스 통권 제110호

86 한국법학원

법실용주의는 과거의 정치적 결정 그 자체가 관행으로서 현재 시점의 국가 권력의 행사 혹은 

불행사의 정당화근거로서 작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법실용주의는 국가의 법적 강제력 행사의 정당성은 당해 사건에 관해서 법관이 판단을 내리

는 시점에, 그 판단의 내용 그 자체에 의해 부여되는 것이라고 본다.19)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실용주의는 법적인 권리에 관한 회의주의적인 이론(skeptical 

theory)의 하나로 분류될 수 있다. 법실용주의에 따르면 어떤 개인의 법적인 권리는 법관의 

최종적인 판단에 의해 그 권리가 존재한다는 판단을 받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이러한 법실용주의에 대해서는 그것이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입법과 사법판단의 

형태와 과정을 비교적 잘 설명하고는 있지만, 그것이 법이론으로서 제대로 기능하기에는 체계

적인 지침을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실용주의는 법관에게 거의 

공백에 가까운 재량의 여지를 부여하고 있고, 개개의 법관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출신배경, 성

격, 교육내용, 경험, 이념 등에 따라 개별적인 사건마다 실용적인 결론을 내린다면 사건의 결론

들 사이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없고, 같은 종류의 사건에 대해 서로 다른 결론들이 내려지게 된

다는 것이다.20)

Dworkin은 이런 관점에서 법실용주의는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법리 혹은 원칙에 의존하지 

않고, 개개의 사건마다 적절히 타당한 내용의 결론을 내릴 것을 법관과 법률가들에게 권하고 

있는 것이고, 이는 결국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 공허한 내용을 권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1)

그는 법과 도덕철학에 있어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 상황에서 적절

히 통할 수 있는 것(what works in the specific situation)”을 답으로 제시하는 것은 문

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지 알 수도 없는 것

이라고 비판하고 있다.22)

이러한 비판에 대해 Posner는 법실용주의가 모든 상황에서 항상 가장 바람직한 법발견 방

법론은 아니지만, 적어도 21세기 미국에서는 법실용주의보다 나은 대안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강조하고 있다.23)

그는 현대 국가는 너무나 다양하고 복잡한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18) Posner, supra, 1.

19) Dworkin, supra, 151.

20) Posner, supra, 93-94.

21) Dworkin, Justice in Robes,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2006), 

64-65.

22) Id.

23) Posner, supra,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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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이러한 도덕철학과 정치철학의 다양성은 사법부의 구성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반영되어 

있으므로24), 사법부의 구성원들인 법관들이 공통의 도덕적․정치적 기준을 가지고 모든 사건들

에 있어서 일관성 있게 적용될 수 있는 원리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

한다.

나아가 Posner는 법실용주의에 따르는 것이 반드시 법관들에게 자의적인 재량권을 부여하

는 것은 아니라고 반박한다.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관들은 형식주의(formalism)를 따르는 법

관들에 비해서 각종 원리나 원칙에는 덜 얽매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자의적인 판단을 

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그들도 재판과정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material), 심리

적(psychological), 제도적(institutional) 제약 하에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의적인 재량권의 행사는 충분히 통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25)  

4. Integrity26)로서의 법(Law as Integrity)

Dworkin은 법관들이 법체계 전반을 관통하고 있는 법원칙의 Integrity에 충실하게 판단

을 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정답으로서 “법”의 존재와 내용을 발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27)

그에 따르면 어떤 법명제의 타당성은 그것이 그 공동체의 법적 관행에 대한 최선의 건설적인 

해석의 지침으로서 작용하고 있는 정의의 원칙, 공평의 원칙, 그리고 적법절차의 원칙 등에 부

합하는지 여부에 의해서 결정이 되고, 법관은 그 판단과정에서 정답으로서의 “법”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28)29)

Integrity로서의 법은 정답으로서 법적 정의의 결과인 법적인 권리의 존재를 받아들이고 있

다는 점에서 법적 권리에 관한 비회의주의적 이론(non-skeptical theory)에 해당한다고 볼 

24) 이는 가치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문제로 귀결된다.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의 문제 

및 통약불가능성에 관해서는 조홍식, 법에서의 가치와 가치판단: 원고적격의 규범학 (I), 서울대학교 법학 

제48권 제1호 (2007. 3.), 160-203면 참조.

25) Posner, supra, 95.

26) "integrity"라는 표현은 우리말로는 “완전성”, “정합성”, “통합성” 등의 단어로 번역될 수 있으나, 어느 단어도 

Dworkin이 사용하고 있는 integrity의 의미와 뉘앙스를 정확하게 전달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므로 

이 논문에서는 별도의 번역 없이 원래의 단어를 그대로 사용하기로 한다. 참고로 Dworkin의 Law's 

Empire의 국내 번역서에서는 이를 “통합성”이라고 번역하고 있다.[로널드 드워킨 지음, 장영민 옮김, 법의 

제국, 아카넷 (2004)] 

27) Dworkin은 자신의 이러한 주장이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도 이성과 상상력을 통해서 찾아낼 수 있는 하나

의 정답이 존재하고, 그것은 모든 사람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정답으로 증명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하면서, 자신의 주장에 대한 비판자들은 이 부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장영민, 앞의 책, 7면]

28) Dworkin, Law's Empire, 225.

29) 이러한 법발견 방법론을 이곳에서는 편의상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이라고 부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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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Dworkin에 따르면,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은 법관들로 하여금 실질적인 법이란 것이 정

의의 원칙, 공평의 원칙, 적법절차의 원칙의 관점에서 일관성 있는 법원칙에 충실하게 구성되

어 있다는 전제를 받아들이고, 법관들이 그 Integrity로서의 법을 발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그 과정에서 정의로운 법발견이 가능하다고 보는 법발견 방법론이다.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은 기존의 관행이 형성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서도 법관들은 

각 당사자들의 법적인 지위가 전체적인 법원칙들 사이의 Integrity의 관점에서 볼 때 정의롭

고 공평한 결과가 되도록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한다.30)

이 원칙에 따르면 법관들은 정답을 찾기 어려운 hard case에 있어서 정책적 기준이 아니라 

법원리에 바탕을 둔 기준에 따라서 결론을 내리게 된다. 이 점에서 이 방법론은 실용주의적 방

법론을 거부한다.31)

5. 각 법발견 방법론에 관한 검토

관행주의가 법관이 그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승인률에 근거를 둔 관행에 따라 법발견을 하여

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히 수긍할 만하다.

문제는 리니지 II 사건 당시의 개인정보유출사건과 같이 아직 그 사회의 관행이 형성되었다

고 보기 어려운 새로운 사건에서 정의로운 법발견을 어떻게 할 것인가이다.

그에 대해서 관행주의가 법관의 법해석작용을 통한 사실상 입법기능행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과 그 부분에 있어서는 법실용주의의 결론과 상당히 닿아 있다는 점에 관해서는 앞에서 지적

한 바와 같다.

결국 관행이 형성되지 않은 새로운 사건에서의 법발견 방법론에 관해서는 관행주의와 법실용

주의는 기본적으로 같은 방법론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관의 

정책판단기능을 인정하는 것이다.

법실용주의 입장에 따른 법관에 의한 정책판단의 당부 및 그 타당한 범위에 관해서는 항을 

나누어서 따로 설명하기로 한다.

다음으로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에 관해서 보기로 한다.

법체계에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공통의 법원칙이 존재하고 있고, 법관이 법해석의 과정에서 

그 원칙을 발견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서 구체적 사건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30) Dworkin, Law's Empire, 243.

31) Id. 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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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자와 법률가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상적인 상황에 관한 묘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어디까지나 이상적인 상황일 뿐 현실에서 기대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니다.

그러기에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너무나 다양한 정치철학과 도덕철학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고, 그렇게 서로 다른 가치들은 어떤 하나의 기준에 따라서 서로 비교하고 평가하

는 것이 곤란한 가치의 통약불가능성(incommensurability)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설사 

그렇게 하나의 원칙에 따라서 순서매김이 될 수 있는 가치체계와 그 가치들의 우선순위에 관한 

잘 정리된 법원칙이 존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서 실제의 사건을 담당하는 개개의 법

관들이 모두 그 법원칙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법원칙들 사이의 Integrity가 제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개별적인 사건을 잘 판단하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너무 무모한 일이다.

필자는 결국 현실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법발견 방법론을 제대로 솔직하게 설명하고 

있고, 선례가 없는 새로운 사건에 관해서 법관에게 나름의 판단의 준거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이론은 법실용주의라고 생각한다.

다음 절에서는 리니지 II 사건과 같은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있어서 법관이 어떻게 정의로운 

법을 발견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해 앞에서 살펴본 세 가지 방법론의 입장에서 각각 살펴보고, 

법실용주의의 입장에서 앞으로 전개될 개인정보유출사건들에 있어서 법원이 취해야할 바람직한 

입장에 관해 검토해보기로 한다.

Ⅴ. 개인정보유출소송과 법발견 방법론

1. 관행주의에 따른 경우의 결론

관행주의에 따르는 경우 리니지 II 사건에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이 인정될지 여

부는 결국 해당 법적 권리 인정여부에 관한 그 사회의 관행의 내용에 따라 정해질 것이었다.

그런데, 위 사건 당시만 해도 개인정보의 유출이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경제적 손해가 입증되

지 않더라도 개인정보유출사실만으로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한 선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었고, 또한 당시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입법이 이루어지기도 전이었다.

결국 위 사건 당시에는 정신적 손해의 배상청구권 인정여부에 관한 사회적 관행이 형성되지 

않았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관행주의자는 법관에 의한 재량판단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다.



저스티스 통권 제110호

90 한국법학원

이러한 상황에서 법관은 불법행위와 위자료청구권에 관한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해석

을 통해서 문제해결을 시도하게 되지만, 위 민법 조항의 문언은 대단히 일반적이고 추상적이어

서 그로부터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청구권의 발생여부에 관한 답을 바로 도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관은 위 법문언의 해석을 통해서 사실상 입법행위를 하게 된다.

이러한 사법적 입법(judicial legislation)을 함에 있어서 법관은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

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또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 정해진 위자료 액수가 개인정

보보호를 둘러싼 인터넷 사업자들과 인터넷 이용자들의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고

려하여야 하고, 나아가서 인터넷 사업자들에게 어느 정도 무거운 개인정보보호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일종의 정책적인 판단을 하게 된다. 

앞 절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러한 정책적 판단의 과정은 결국 법실용주의의 법발견과정과 상

당 부분 유사하게 된다.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본 법관의 정책판단의 문제에 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살피

기로 한다. 

2.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에 따른 경우의 결론

Integrity로서의 법원칙에 따른 개인정보보호사건의 해결과정을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살

펴보기 위해 Dworkin의 McLoughlin 사건32)에서의 분석33)을 리니지 II 사건에 맞도록 

변형해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초월적인 지적 능력과 인내력을 갖추고 있어서 법원칙에 있어서 Integrity 발견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상의 법관인 Hercules가 개인정보보호로 인한 위자료 청구권의 인정여부와 관

련하여 대한민국 민법의 불법행위법 조문을 해석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Dworkin의 예34)에 따라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의 해석의 방법을 생각해볼 수 있

고, Hercules는 그 중에서 Integrity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을 선택해서 ‘법’을 선언하게 된다.

  ① 어떤 사람도 경제적 손해가 아닌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청구권을 가지지 않는다.

  ② 공중의 사용에 제공된 컴퓨터를 사용하여 리니지 II 게임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32) McLoughlin v. O'Brian [1983] 1 A.C. 410, reversing [1981] Q.B. 599.

33) Dworkin, Law's Empire, 240-258.

34) McLoughlin 사건은 남편과 4명의 자녀들의 교통사고 소식을 사고 후에 듣고 병원으로 달려간 

McLoughlin 부인이 사고로 인하여 참혹한 부상을 당한 남편과 자녀들을 보고 받은 정신적 충격에 대한 손

해의 배상을 가해 자동차 운전자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이다. Dworkin, Law's Empire, 23-29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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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의 피해를 입은 사람은 그로 인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개인

용 컴퓨터를 사용하여 게임에 접속한 사람은 그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대한 다른 사람의 

접근가능성이 없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③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배상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의 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총비용을 감소시켜서 장기적으로 사회적 후생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피해자들에게 위자료청구권을 인정한다.

  ④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경제적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손해에 

대하여도 언제나 손해배상청구권을 가지고, 이러한 손해배상청구권은 그 개인정보유출이 

그러한 손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아무리 낮고, 그러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이 아무리 낮

은 경우에도 인정된다.

  ⑤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은 과실 있는 개인정보유출행위로 인한 경제적 손해와 정신적 손

해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그러한 손해의 발생은 과실 있는 개인정보유출행위로

부터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⑥ 개인정보유출의 피해자들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합리적으로 예견가능한 범위의 손해에 대

한 배상청구권을 가지지만, 그러한 배상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이 개인정보유출행위를 한 인

터넷사업자에게 지나치게 과도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것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해자의 배상청구권에 관한 위 여섯 가지의 법률해석방법들은 서로 양립가능하지 않으므로 

Hercules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해야 한다.

Hercules가 ①의 법률해석을 한다면 그는 리니지 II 사건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할 것이고, ④의 법률해석을 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하게 될 

것이다.

나머지 법률해석의 경우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는 추가적인 사항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고, 이 

때 각각의 법률해석의 논리적 판단의 과정과 내용은 서로 상이하다.

Dworkin은 Hercules의 결정은 정치적 도덕성을 구성하는 두 가지 덕목인 정의(justice)

와 공평(fairness)에 의해 정해진다고 설명한다.35) Hercules의 결정은 앞에서 본 가능한 

법률해석들 중에서 어느 것이 추상적인 정의의 관점에서 더 우월한 것인가뿐만 아니라 그 공동

체의 구성원들이 정치적 공평의 관점에서 공유하고 있는 도덕적 신념에 의해서도 결정된다는 

것이다.36)

Dworkin의 그의 책에서, 긴 설명 끝에 Hercules는 그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 도덕성과 그 

35) Id. 249.

36) 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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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체의 도덕적 신념에 따라서 ⑤ 또는 ⑥의 법률해석 중의 하나를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주

장한다.37)

필자가 Dworkin의 복잡하고 어려운 설명을 완전하게 이해했는지는 아직도 자신이 없지만, 

필자는 Integrity를 발견하고 정의하는 과정에서 판단의 최종적인 단계에서는 Hercules 자

신도 일종의 정치적 판단 혹은 정책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거둘 수 없

다.38)

Hercules도 결국 판단의 최종단계에서 정치적 고려와 정책적 판단을 하는 것이라면, 그는 

사실상 법실용주의 또는 관행주의에 따르는 법관의 경우와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설사 Hercules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춘 상상의 법관은 정치적 판단이 아닌 형태로 

Integrity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갖지 못한 보통의 법관

들이 Hercules와 같을 수 없다면 이 경우에도 결론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법관에 의한 정책적 판단의 불가피성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실용주의의 

관점에서 법관이 보다 더 나은 판단을 할 수 있는 나름의 준거기준을 제시하는 법실용주의가 

더 나은 법이론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권력분립의 원리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정치적 결정 혹은 정책적 판단이 반드시 선거로 선

출되어서 민주적 정당성을 갖추고 있는 의회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사법부에 의한 정책적 판단의 여지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보다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3. 법실용주의에 따른 결론

그렇다면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있어서 어떤 요소를 어떻게 고려하고 어떤 결론에 이르는 것이 

법실용주의의 관점에서 가장 타당한 것일까?

법실용주의 철학에 따른 법관의 판단방법론은 Holmes 대법관의 “법의 생명은 논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있는 것이다”39)라는 유명한 표현에 잘 담겨져 있다.

그러나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발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관한 논리적인 

37) 그 설명 과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Id. 245-259. 해당 부분을 참조하기 바람. 

38) 실제로 Dworkin은 법에 있어서 Integrity의 발견과정에 대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제기되고 가장 보편적인 

비판의 내용이 Hercules가 결국 정치적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점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그 비판

은 Integrity의 발견과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Id. 258-260] 그

렇지만 Dworkin의 설명이 그러한 비판을 반박하기에 충분한 것인지에 관해서 필자는 여전히 약간의 의구심

이 있다.

39) “The life of the law has not been logic: it has been experience", Oliver Wendell Holmes, 

Jr., The Common Law 1 (18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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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이 쉽지만은 않다.

Posner는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발견방법론에 관한 몇 가지 원칙들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40)

  ① 법실용주의가 법관에 의한 임기응변적인 무원칙의 재량판단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법

실용주의에 따른 판단이라고 해서 단순히 당해 사건에 특유한 결과만을 고려해서 결론내

리는 것은 아니고, 그 사건을 포함한 전체적인 체계 하에서 타당한 결론을 내릴 것을 주

문하고 있다.

  ② 그러나, 법실용주의에 따른 판사가 전체적인 체계와의 정합성이라는 법형식주의(legal 

formalism)적 요소에 대해서 지배적인 가중치를 부여하는 것은 아주 예외적인 것이다. 

즉, 법형식주의는 아주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법실용주의의 판단방법으로 채택된다. 경우

에 따라서는 당해 사건에 특유한 상황(case-specific circumstances)이 판단의 전과

정을 지배하게 된다.

  ③ 법실용주의적 판단의 궁극적인 준거기준은 합리성(reasonableness)이다.

  ④ 따라서, 법실용주의가 ‘결과(consequence)’를 중요하게 취급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

서 그것이 행위의 가치를 오로지 그 행위의 결과의 가치만으로 평가하는41) -그래서 최선의 

행동은 최선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평가하게 되는- ‘결과주의(consequentialism)'의 

범주에 속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⑤ 법실용주의는 법관의 결정들이 기본적으로 미래지향적(forward-looking)인 관점에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될 것을 주문하되, 과거의 결정들과의 일관성이 유지될 것을 요구

한다. 다만, 이때 과거의 결정들과의 일관성은 윤리적인 의무(ethical duty)로서 요구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인 결정이 보다 더 실질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필요성’의 요건{a (qualified) necessity}으로서 요구되는 것이다.

  ⑥ 법실용주의는 법적인 추론(legal reasoning)과 일반적인 실용주의적 추론(practical 

reasoning)을 구별할 수 있는 통상인 분석의 절차(general analytic procedure)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는다.

  ⑦ 법실용주의자는 경험주의자(empiricist)이다.

  ⑧ 따라서, 법실용주의가 모든 ‘이론’에 대해서 적대적인 것은 아니다. 실제로 법실용주의는 

그 이론이 경험적인 관점에서 타당한 결론에 이르게 한다면 법형식주의에 비해서 이론에 

대해서 호의적일 수도 있다. 법실용주의가 경계하는 것은 추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정치이

40) Posner, supra, 59-93.

41) 효용주의(utilitarianism)가 그 대표적인 예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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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을 사법적인 판단의 준거기준으로 삼는 것이다.

  ⑨ 법실용주의적 관점에 서있는 법관은 새로운 사건에 대한 판단의 경우와 같이 법원칙

(legal doctrine) 형성의 초기단계에서는 광범위한 쟁점에 대해서 판단의 근거를 마련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좁은 쟁점에 대한 판단부터 시작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

  ⑩ 법실용주의는 법형식주의에 대한 보충적 이론(a supplementary theory)이 아니고, 

그 점에서 H.L.A. Hart의 법실증주의(positivism)와 구별된다.

  ⑪ 법실용주의는 논리적 추론의 방법으로서 소피스트적인 수사학이나 아리스토텔레스주의의 

수사학의 효용을 높게 평가한다.

  ⑫ 법실용주의는 법현실주의(legal realism)나 비판법학(critical legal studies)과는 

구별되는 것이다.

위 각 원칙들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각각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

고, 실제로 Posner도 위 각각의 원칙에 대해 추가적인 설명 및 실제 사례에서의 적용에 관해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으나42), 이를 다 이 논문에서 다루는 것은 가능하지 않으므로 생략하

기로 한다.

구체적인 단계까지 완전하게 설명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열거한 원칙들을 통해서 법실용주

의적인 판단 방법론의 전체적인 모습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는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법실용주의적 관점에 따르는 경우 법관은 결국 그 판단 당시 그 사회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정도와 기업들이 적정하게 부담할 수 있는 개인정보보호책임을 

고려하여 나름의 결론을 내리게 된다.

Ⅵ. 법실용주의 관점에서 본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과제

그렇다면, 이러한 법실용주의 방법론에 따르면 구체적인 개인정보유출사건에 있어서 어떤 결

론에 이를 수 있을까?

리니지 II 사건을 다시 보기로 하자.

위 사건의 판결문과 필자의 선행논문에도 잘 나타나있는 바와 같이 위 사건 정보유출 사고 

당시에는 광범위하게 수집된 개인정보를 수익의 원천으로 삼고 있는 인터넷산업이 급속도로 발

42) Posner, supra, 6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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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하였음에 비하여, 그 인터넷기업들의 개인정보보호조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그에 현저히 

미달하는 상황이었다.

당시까지만 해도 기업들은 그들에게 영업을 위해 수집한 정보를 엄격하게 관리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실제로도 기업들이 허술하게 관

리하는 사이에 광범위하게 유출되어나간 개인정보들이 불법적인 마케팅 등의 용도로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의회에서도 몇 명의 국회의원들에 의해 개인정보보호법안이 발의는 되어있는 상태였지만, 국

회의 무관심, 각 입법안발의자들 간의 의견차 등으로 인해 제대로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다.43)

따라서 위 판결 당시의 상황은 법관이 판결을 통해서라도 인터넷 산업계에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위자료배상청구를 인용한 리니지 II 사건의 제1심 판결은 사회

적으로 꽤 큰 파장을 가져왔고, 인터넷 산업계로 하여금 상당한 비용을 지출해서라도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계기가 되었다.44)

한편, 위와 같은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 못지않게 리니지 II 사건의 결

론을 내림에 있어서 법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중요하게 고려하여야 했던 요소는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책임을 부담하게 할 것인가의 문제

였다.

기업들이 필요한 개인정보보호조치를 제대로 취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지만, 그것과 마찬가

지로 소속 직원들의 순간적인 실수 또는 기업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난 범위에서 일어

난 개인정보유출사고로 인해 기업이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만큼 막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

게 되는 상황은 법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바람직한 ‘결과’가 아니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성격상 일단 개인정보유출이 발생하면 수십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동

종의 피해자가 발생하게 되고45), 그 각 피해자에 대해서 상당한 위자료 배상이 인정되는 경우

에 피해자들 전부에게 배상해야하는 손해배상액은 적어도 계산상으로는 천문학적인 숫자로 늘

어나게 된다.

물론 개인정보유출을 당한 피해자 모두가 소송에 참가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기업들이 부담하

는 손해배상액의 총합이 개인별 위자료액수에 피해자들의 총수를 곱한 금액만큼 커지지는 않겠

43) 허성욱, 전게논문, 766-777.

44) 위 판결에 대한 사회적 반응과 업계에 대한 반응에 대해서는, 허성욱, 전게논문, 761-767 각주 6 내지 12 

참조.

45) 최근에 발생한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경우 정보유출 피해자가 1,100만 명 이상임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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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수십만 혹은 수백만의 피해자들 중 상당한 숫자가 소송에 참가한다면, 그리고 1인당 위

자료액수가 무시할 수 있는 적은 금액으로 정해지지 않는 이상은 그로 인해서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책임은 그 기업이 정상적인 경영을 더 이상 할 수 없도록 만드는 금액을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 또한 피해자 1인당 위자료 액수가 얼마로 정해지느냐의 문제는 얼마나 많은 수의 피해자

들이 소송에 참가하게 될 것인가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실제로 리니지 II 사건의 경우 동종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숫자는 50만 명을 넘는 것으

로 추산되었는데, 만약 1인당 위자료 액수가 100만원으로 정해지고 위 피해자들 중 20만 명이 

소송에 참가한다면 피고 회사가 배상해야하는 액수는 200,000,000,000원(=1,000,000원

×200,000명)이 될 것이고, 그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감당할 수 있는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오늘날은 인터넷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정보유출사건의 경우 피해자들을 대리하는 변

호사들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원고들을 모집할 수 있어서, 피해자 1인에게 상당한 금액의 위자

료가 인정되는 경우 소송에 참가하는 원고들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 있다.46)

필자는 선행논문에서 민사소송에서 불법행위법리를 통해 인터넷상의 정보프라이버시를 보호

하는 것이 그 문제해결을 위한 최선의 선택은 아니지만, 당시까지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그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다른 제도적, 법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럼에도 불구

하고 인터넷업계와 시장에서의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필요한 상황이었

으므로, 그러한 상황에서 법관으로서는 불가피하게 정책적 판단을 통해서라도 불법행위법리를 

통한 개인정보보호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음을 지적한 바 있다.

이는 규제행정법 등 다른 제도적 장치가 구비된다면, 인터넷상의 개인정보보호는 법위반 기

업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벌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이고, 개인정보유출사

46) 실제로 GS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경우 사고 후 두 달여가 경과한 2008. 11. 11.경까지 무려 4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다.

    연합뉴스 2008. 11. 11.자 [GS칼텍스 정보유출 손배소 4만명 참여 - 약 100만원 씩 총 청구금액 400억 

원대] “지난 9월초 GS칼텍스 고객 1천여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건이 일어난 후 두 달간 4만여 명이 

400억 원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로 피해를 본 GS칼텍

스 고객들이 지금까지 집단으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은 22건으로 총 4만985명이 참여했다. 1인당 약 100

만 원씩을 청구해 손해배상 청구금액이 408억8천여만 원에 달했다. 대부분 500~2천 명이 함께 소송을 제

기했으며 1만3천 명이 단체로 소송을 낸 경우도 있었다. 1천만 명에 달하는 전체 피해 인원에 비하면 4만 

명이 많은 수는 아니지만 같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인원으로는 적지 않은 숫자라고 법원 측은 설명했

다.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속속 있었던데다 일부 법무법

인이 집단소송을 주도해 일반인들이 손쉽게 소송에 참여할 수 있었던 점 때문에 많은 이들이 소송에 합류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인터넷복권 구매 안내 메일을 발송하다가 개인정보를 유출한 국민

은행 측에 1천여 명의 피해 고객에게 20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법도 올해 

초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홈페이지 해킹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응시자들에게 회사가 70만 원씩의 위자료

를 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올해 1월 있었던 인터넷 사이트 옥션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에서도 1천만 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했으며 2만여 명이 한꺼번에 옥션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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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에 특유하게 제정된 것이 아닌 추상적 문언의 민법 제750조, 제751조의 해석을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실제로 GS 칼텍스 개인정보유출사건에서는 GS 칼텍스 주식회사로부터 고객정보관리업무를 

위탁받은 GS 넥스테이션 주식회사의 직원이 개인정보유출소송을 통한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노리고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리는 사건47)까지 발생한 바 있다.

필자는 법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리니지 II 사건 당시와 GS 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

이 발생한 현재는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둘러싼 법적, 사실적 환경이 크게 변했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한 인터넷 업계의 인식이 너무나 빈약했던 리니지 II 당시의 법

실용주의적 판단이, 이미 기업들도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하고 있고, 개

인정보유출소송이 범죄자들의 범죄수단의 하나로까지 활용되고 있는 GS 칼텍스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시점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새로운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다.

아직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규제행정법이 완전히 구비되지 못하였고, 개인정보보호유출이 명

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대해서 위자료의 배상이 명해져야 하는 상황도 분명하게 존재

하는 만큼, 불법행위법리를 통해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의미는 

분명 앞으로도 존속될 것이지만, 개인정보유출소송에 있어서 책임의 인정요건, 책임이 인정되

는 경우의 위자료의 액수 등에 대한 구체화작업과 재정비작업이 어떤 형태로든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고 본다.

그렇지 않고, 개인정보유출의 요건이 느슨하게 인정되고 그에 대해서 법원이 기계적으로 상

당한 액수의 위자료의 배상을 지속적으로 명하는 경우에는, GS 칼텍스 사건의 경우와 같이 개

인정보유출소송이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건이 계속 발생할 것이고, 개인정보관리에 관한 

기업들의 순간적인 실수가 곧바로 그 기업의 도산으로 이어지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특히 개인정보유출소송이 범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집단소송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개인정

보의 유출이 일어나는 상황은 가장 경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지나치게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제기는 법원의 과중한 업무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48)

47) 위 사건 발생당시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이 피고인들과 공모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었고, 그 사무장도 

피고인들에 대한 교사범으로 함께 기소되었으나, 제1심에서 법원은 사무장인 피고인이 다른 피고인들에게 “개

인정보만 있다고 집단소송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 이슈화가 되어야 집단소송이 가능하다. 

사회적으로 이슈화가 되면 그때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사무장인 피고인으로부터 위

와 같은 말을 듣기 이전부터 다른 피고인들에게 이미 개인정보유출의 범죄의 결의가 존재하였다는 이유로 사

무장인 피고인의 교사범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 20. 선고 

2008고단5877 판결. 

48) 2009년 1월 현재 무려 20만 명에 육박하는 사람들이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원고가 되어서 소송을 제기한 상태

이다. 이러한 다수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은 법원의 사건처리의 측면에서도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신문 2009. 1. 10.자 “갈 길 먼 개인정보유출소송 - 법원, 원고 20만 명 위임확인에만 4개월째 ‘허송’”

제목의 기사] “법원이 개인정보유출 소송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9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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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과 같은 재정비작업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첫째, 우선 ‘개인정보유출’의 범위를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유출소송이란 것

이 결국은 개인정보유출로 인한 경제적이고 현실적인 손해의 입증이 되지 않는 경우에 개인정

보유출사실만으로 위자료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발생하게 되는 개인

정보유출은 개인정보가 실제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경우로 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실제로 리니지 II 사건의 경우에도 항소심과 상고심에서는 PC방 등 불특정다수인이 함께 사

용하는 컴퓨터에 개인정보가 남겨진 경우에만 개인정보유출을 인정하고, 개인용 컴퓨터를 사용

하여 게임에 접속한 경우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유출을 인정하지 않은 바 있다.

마찬가지로, GS 칼텍스 사건의 경우와 같이 범죄에 사용할 목적으로 개인정보가 범죄자에 

의해 회사 밖으로 유출된 경우에도 그 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

하기 전에 범죄자들이 체포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던 개인정보파일이 모두 압수되어서 더 이상 

그 개인정보가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될 위험이 없는 상태가 되었다면 그러한 상태를 개인정

보유출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 개인정보유출이 인정되는 경우의 위자료액수를 구체적인 사건별로 다르게 정하는 것

이 필요하다.

사건의 유형에 따라 개인정보유출소송을 통해서 개인정보보호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적합

한 사건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건들이 있을 수 있다.

전자의 유형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법원이 좀 더 과감하게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함

으로써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달성할 필요가 있는 반면, 후자에 해당하는 사건들에 있어서는 위

터 11월까지 서울중앙지법에 접수된 옥션·하나로텔레콤·GS칼텍스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 청

구소송은 모두 67건으로 원고수만 19만 3600명에 소송 총액은 2140억여원에 이른다. 하지만 이를 전문적

으로 다루는 재판부는 기업사건을 전문으로 다루는 서울중앙지법의 3개 재판부가 전부다. 무엇보다 소송진행

이 지연되는 것은 감정이 늦어지거나 원·피고의 공방때문에 재판이 지연되는 일반 민사소송과 달리 정보유출 

사건의 경우 20만 여명에 이르는 원고들의 위임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는 이 사건을 맡은 변호사들이 개설한 카페를 통해 모집한 수만 명 원고들의 위임 여부를 다시 확인하는 

작업이 쉽지 않다고 말한다. 이 때문에 재판부는 지난해 피고인 회사측의 요청을 받아 원고측 변호인에게 위

임사실 확인을 하도록 했지만 4개월이 지난 이달 7일까지도 ‘확인중’이라는 대답만 듣고 있다. 여러 건으로 

나눠 접수된 원고들의 중복 여부를 가려내는 것도 힘든 작업이다. 그래서 재판부와 변호인들은 개인정보 중 

어떤 부분이 유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원고측이 엑셀파일에 당사자 이름을 적고 유출된 부분을 기입하면 

회사측에서 파일을 받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기로 했다. 특히 옥션사건의 경우 정보유출자가 명확한 GS칼텍

스와 하나로텔레콤의 사건과 달리 해킹을 통해 발생한 사건이어서 더욱 어려움을 겪고 있다. 아직도 경찰단계

에서 해킹자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법원 관계자는 “소송 자체에서 쟁점이 되는 사안보다 지엽

적인 문제들로 소송이 지연되고 있다.”면서 “위임여부 확인 등 소송지연의 문제가 해결되면 신속한 재판을 진

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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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액수를 대폭 삭감하거나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장기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수단으로서 규제행정법 체계와 개인정보유출소송

이 조화롭게 작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양 수단의 조화로운 작동이란 관점에서 개인

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Ⅶ. 결론 

이상으로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을 중심으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과제에 관해 살펴보

았다.

법관의 법발견 방법론으로 관행주의, 법실용주의, Integrity로서의 법을 살펴보았고, 필자

는 선례가 없는 어려운 사건에 관해서 법실용주의에 따른 법발견 방법론을 취하는 것이 가장 

솔직하고 타당한 입장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입장에 따라서 개인정보유출소송의 현황과 앞

으로의 과제에 관해 검토하는 작업을 거쳤다.

법실용주의의 관점을 따르는 경우 개인정보유출소송을 담당하는 법관은 개인정보보호를 둘

러싼 사회적 환경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산업계의 인식과 보호에 필요한 조치의 구비수준, 개인정보보

호 규제행정법 체계의 완비여부, 위자료 액수에 따른 업계의 개인정보보호조치에 대한 유인제

공의 정도, 개인정보유출 소송에 있어서 법판단의 관행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그 상황에서 

가장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

필자는 리니지 II 사건 당시와 지금은 개인정보보호소송을 둘러싼 사회적 환경이 많이 변했

다고 생각한다.

리니지 II 당시에는 개인정보의 유출만으로 위자료배상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불확실

하였고, 개인정보보호의 필요성에 관한 산업계의 인식도 미약하였음에 비해, 지금은 다수의 개

인정보유출소송 선례가 존재하고 있고, 개인정보보호조치의 필요성에 관한 산업계의 인식도 충

분히 제고되었으며, 개인정보유출 피해자들의 권리의식도 높아져서 많은 개인정보유출소송이 

제기되고 있고, 심지어는 집단소송형태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을 위해 의도적으로 개인정보를 유

출하는 사고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사회적 환경이 달라진 두 시기에 있어서 개인정보유출소송에 대한 법실용주의적 판단

의 기준이 같을 수는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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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좀 더 명확하게 하고, 개인정보유출 사건의 유형에 따라 

위자료 액수를 차등화하며, 규제행정법 체계와의 조화라는 관점에서 불법행위소송이라는 형식

의 개인정보유출소송의 요건과 효과를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이만 글을 

마치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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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veral Leg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 mainly about the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

Heo, Seong-Wook*

<Abstract>

While I was working as a judge of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in 2006, I dealt with the so-called 
Lineage II case which became the leading case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fter that, I wrote a paper under the title of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rivate Information in 
the Internet under Tort Law" which reviewed several issues on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This paper is a following-up paper of the preceding paper.
In this paper, I tried to analyze the judicial methodology of finding law in hard cases.
In this sense, I made an attempt to apply three different kinds of tort law interpretation from the 

different perspectives of the three major conceptions of law which is conventionalism, legal pragmatism, 
and law as integrity.

After reviewing the contents of each conceptions of law, I concluded that legal pragmatism is the 
most candid and most suitable legal methodology in dealing with the recent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in Korea.

According to that conclusion, I made several suggestions to refine the requirements and impacts of 
private information leakage lawsuits. 

Key word : private information, leakage, consolation money, conventionalism, legal pragmatism, integrity 
in law, regulation.

* Assistant Professor, College of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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